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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에는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고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지지하기도 한 소위 ‘대화파’ 학자다. 그런 

그마저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불필요하게 위험을 증가시키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경고시간을 

무너뜨리면서 한미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미국의 국가 이익에까지 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serious, small minded mistakes)”라고 비판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현재 워싱턴의 기류는 공화당·민주당 지지 여부나 정부 인사나 민간 전문가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근 한국을 방문한 모든 미국 고위급인사들이 

증명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걱정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한국의 안보를 훼손한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핵 위협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 북한이 발사 시험한 신형 탄도 

미사일과 대구경 장사정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될 경우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미국의 지원이 불가피한 이유인데, 미국의 한반도 억제전력은 주한미군 외에도 

주일미군의 후방지원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일본의 행태가 얄미워도 북한이라는 위협을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불필요하게 북한에 기대감을 줌으로써 없어도 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억제력은 심리적 

영역이다. 북한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를 기회 요인으로 볼 것이다.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경제문제를 한미 간의 안보문제로 확대시킨 결정으로 인해 북한은 

무언가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공세적으로 한국을 미국과 

일본에서 떼어내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조기 경보에 장애를 초래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것은 군사위성이다. 미사일에서 뿜어나오는 열을 

파악하는 적외선 탐지기를 통해 한국에 위치한 레이더보다 더욱 빨리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위성은 대부분 지구 궤도를 돌기 때문에 한반도 상공에 시간적 

공백이 존재한다. 그 틈을 일본의 군사위성이 메워줄 수 있다. 이러한 위성정보를 한미 

군사당국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지소미아이기에 그 종료는 

한미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동맹국인 미국의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훼손한다. 이 전략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양한 소다자협력으로 구성돼 있다.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협력, 

동남아에서는 미일호 협력과 같이 소지역에서의 동맹국들과 3 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이러한 미국의 지역 전략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그만큼 

미국은 국익이 손상됐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한일 간의 

문제로 보고 있으니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 하루가 더 지나가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미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주의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나라’가 될 것인가.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관계와 

관계없다’고 말한 것이 정부의 진심이라면 무능한 상황 판단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그렇지 

않음을 알면서도 거짓핑계를 댄 것이라면 국익을 저버리는 오만에 분노가 앞설 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 본 글은 11 월 21 일자 서울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